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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망언과 겁박으로 이성을 잃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정치가 언론을 선전선동 수단으로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권이 언론사를 장악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억압적인 방식이다. 이보다 천박하고 치졸한 방식도 있다.

집권 정당이 눈엣가시 같은 언론사를 표적 삼아 동원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사정 기관을 동원해 괴롭히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공영방송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의혹’을 제기하며 오늘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수집’에는 현장 조사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해석이다. 감사원의 압박은 MBC만을

향하지 않았다. KBS 또한 반 년 넘게 국민청구를 빌미로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 중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영방송에 대한 겁박이 마치 군홧발로 방송사를 유린하던

독재정권 시절을 보는 듯하다. 현 집권세력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일부 인사들의 감사 청구를 빌미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장 조사까지 감행하겠다는 감사원의 의도는 불을 보듯 훤하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공영방송에 다시 권력의 편에 설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어제(25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어떠한가. 그는 국정원과 경찰이 대거

동원되어 벌인 민주노총 ‘간첩단’ 압수수색 관련 보도를 두고 “국민안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MBC는 민주노총 간첩단 활동 문제를 뉴스데스크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뉴스데스크라는 특정 프로그램을 찍어 보도 방향을 지시한

발언이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선동방송’,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노영방송’이라는 박 의원의 망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송사 사장조차 개입할 수 없는 뉴스 아이템 선정과 보도 방향까지 지시하는 작태는 박 의원이

더 이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의힘에게 이토록 치졸하고 천박한 선전선동을 즉시 거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집권세력의 전위대를 자처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할 빈약한 근거와 선동에 나설 시간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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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 법률 개정안 처리가 그것이다. 언제까지 이

법안에 ‘언론노조의 영구장악법’이라는 허술한 딱지를 붙여 공영방송 장악의 시간을 벌려는가.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이 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다. 감사원을 통한 압박과 공개적인

편성 개입은 국민의힘에게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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